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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공공 건설공사에서는 많은 중복제재가 존재한다. 대표하

는 중복제재와 관련된 규범은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중

대재해기업처벌법(중처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근로기준법 등이 있다. 이러한 규범들은 건설기업의 중복제

재로 작용하는 규제 및 제재 수단이 된다. 건설기업이 건설

공사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민사법, 행정법, 형사법 등을 통

한 중복제재의 가능성에 놓일 수 있다. 

건설 관련 분쟁과 소송에서 이런 중복제재는 각각 별개로 

다루어지지만, 입찰답합에서는 이런 중복제재가 동시에 나

타나기도 한다.

건설기업들의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에서 핵심적 역할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담당한다. 최근 몇 년간, 공정위

에서 건설공사의 입찰담합 사건 처리가 급증하여 적발 및 

제재가 많이 이루어졌다.(Choi, 2021). 

건설기업이 입찰담합으로 적발되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

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검찰고발 조치, 조달청과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에 담합 사실이 통보되어 공공건설공사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행정처분, 건산법에 따른 형사처벌, 

해당 발주처 또는 소비자들로부터 막대한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수 있다. 특히 건설기업은 조달청 등 관련 기관으로부

터의 부정업자 제재 처분을 가장 두려워한다. 관급공사의 비

중이 높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으면, 폐업의 위기로 이어

질 수도 있다. 입찰담합의 엄격한 법 집행과 재발 방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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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책의 집행은 중요하다. 높은 제재의 효율성을 확보하면

서도 폐업 위기를 막을 개선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입찰담합에 관한 지금까지 많은 선행연구는 손해액 산정

과 법률제재의 개선방안 등에 관한 정책적 제안(Cha, 2016; 

Choi, 2021; Hong, 2021; Lee, 2011; Lee, 2009a; Park, 

2020; Shin, 2008; Shin, 2012; Shin, 2017; Shin, 2022; 

Yook & Jung, 2019)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Shin (2017)과 

Shin (2022) 그리고 Yook and Jung (2019)의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국내 건설기업의 입찰담당자들이 인식하는 개선 

효과의 우선순위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실증연구를 통해 건설공사 입찰담합에 

따른 중복제재 가능성에 관한 현행 공정거래법상 과징금과 

손해배상제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국내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담합을 대상으로 하

며, 현행 공정거래법상 과징금과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을 다룬다. 연구방법은 입찰담합의 정의와 선행연구 검토, 

입찰담합의 중복제재 가능성 파악, 공정거래법상 중복제재 

가능성 분석, 중복제재 가능성에 대한 실증분석, 그리고 중

복제재 가능성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2. 입찰담합의 현황 및 선행연구 고찰

2.1 일반론적 고찰: 개념, 효과 및 현황

입찰담합은 입찰 참가 예정자들이 합의에 따라 낙찰자나 

입찰 가격을 사전에 정함으로써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 사이

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Cha, 2016).

건설공사는 입찰을 통해 공사를 발주하지만, 입찰 과정에

서 참여자들 간의 담합이 자주 일어나는 특성이 있다.(Jeong 

et al., 2018). 입찰담합의 폐해는 명백하다. 무엇보다 시장

의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어지럽혀서 건전한 기업의 성장

을 저해한다.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입찰담합은 정상가격보

다 높은 가격으로 조달이 이루어짐으로써 국가 예산의 불필

요한 낭비를 초래한다. 그런데도 대다수 행위가 은밀하게 이

루어지는 탓에 적발이 쉽지 않은 것이 입찰담합이다(Song, 

2021).

2.2 입찰담합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입찰담합과 관련된 최근 연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⑴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있었다. Jeong et al. (2018)은 설계시공일괄입찰에서 합리적

인 가상경쟁가격을 추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Min et al. 

(2017)은 건설공사 입찰담합으로 발생한 손해액 산정의 개

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Min et al. (2018)은 대안입찰 공

사를 대상으로 한 손해액 산정모델과 Ju (2012)는 카르텔 손

해액 추정을 위한 계량경제분석의 규범적 통제의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이와 더불어, Shin (2010)은 정유사 입찰담합과 

관련한 경제학적 논증의 규범적 통제를 비교 검토했다.

⑵ 입찰담합으로 인한 법률제재의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

한 제안이 있었다. Choi (2021)은 담합 처벌 규정 해석상의 

문제와 법정형의 상향조정, 입찰담합에 대한 사기죄의 적용 

등 우리나라 형사규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고, Hong (2021)

은 독점규제법상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실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Park (2020)은 일본의 입찰담

합 등 관여행위방지법 검토를 통해 우리 공정거래법상 규제

방안의 필요성을 제안하였고, Kim (2018)은 미국과 우리나

라의 설계·시공일괄입찰법제를 여섯 가지 쟁점 - 턴키의 대

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 턴키사업자의 선정절차, 턴키사업

자의 낙찰기준, 계약금액조정의 허용범위, 대형건설사의 독

점수주 문제, 사업자의 면허문제(설계와 시공의 겸업금지) 

- 을 중심으로 비교․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Cha 

(2016)은 입찰담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담합금의 세법상 취

급에 대한 일본의 논의와 국내의 기존 논의를 비교하여 다

른 관점을 제안하였고, Shin (2012)는 일본 독점금지법상 카

르텔 관련 실체 및 형사처벌을 고찰했다. 이와 더불어, Shin 

(2017)은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근거

가 전보기능의 충실화에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전액 귀속시

키는 것이 타당한 접근방식이라고 제안하였다. 또한, Lee 

(2011)은 공공조달 절차의 무결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합

작 투자 및 입찰 컨소시엄에 대한 적절한 법적 기준의 설계

를 제안하였고, Lee (2010)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과징금 산

정방법에 관해 입법론적으로는 탄력적인 기준의 설정과 구

체적인 사안에서는 개별적인 사안의 특성을 고려할 것을 제

안하였다. Lee (2009a)는 담합 입찰자 처벌에 대해 입찰/경

매 방해죄(형법 제315조)의 직접적인 적용과 함께 강력한 

처벌로 대체되어야 함을 제안하였고, Shin (2008)은 한국 건

설시장에서 입찰담합이 발생하는 이유를 다양한 요인으로 

분석하였고, 이를 고려하여 독점금지의 관점에서 담합 규제

를 강화하는 제도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Shin (2022)

는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현행 공정거래법상 과징

금과 손해배상제도를 분석하였고, 이를 보완하여 더욱 효과

적인 담합 규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과징금과 

손해배상제도의 정합성을 높이는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⑶ 그밖에 입찰담합에 관한 다양한 제안이 있었다. Song 

(2021)은 중국 정부 공사계약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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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위해 중국 입찰응찰법상 입찰담합에 대한 규제 제도를 

검토하였는데, 입찰방식, 입찰대리기구제도, 입찰평가위원

회 제도 등이 포함된다. Jin (2017)은 원주-강릉 철도 노반 

신설 공사에서 발생한 입찰담합 행위(공종낮추기)를 시뮬레

이션을 통해 분석했다. 이를 통해 입찰담합이 어떻게 일어나

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입찰담합 방지 방안을 모색하였

다. 또한, Lee (2009b)는 국제적으로 카르텔을 규제하기 위

한 다자간 협약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경성 카르

텔 규제협약을 보완하였으며, 국제적으로 카르텔을 규제하

는 데 필요한 효과적인 전략을 제시하였다. 

3. 입찰담합에 대한 중복제재의 구도

3.1 중복제재의 발원점

Shin (2022)에 따르면 입찰담합에 대한 법제는 매우 포괄

적이며, 일반적일 때 경쟁/사법당국이 관여하여 조사, 제재, 

처벌을 진행한다. 하지만 건설공사 입찰담합의 경우 건설 정

책 당국도 개입하게 되며,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의 

경우 조달/예산 당국도 관여하여 법률위반 여부를 판단한

다. 또한, Yook and Jung(2022)에 따르면 공공건설공사에서

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일정 금

액 이상의 조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공공부문에서의 입

찰담합은 국가재정법/예산회계법, 건설산업법에서도 입찰

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하여 가중처벌을 받으며, 발주

처의 임직원이나 제삼자의 개입으로 입찰담합이 발생하면 

형사법, 공정거래법에서도 제재가 이루어진다.

Shin (2022)는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입찰담합에 대한 

법제상의 제재 구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일

반적인 입찰담합의 조사, 제재와 처벌은 경쟁/사법당국이 

중심이며, 건설공사 입찰담합은 경쟁/사법/건설 정책 당국

이 개입한다. 이에 추가로 공공부문의 입찰담합에는 조달/

예산 당국에 의한 관련 법률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이 필요

하며, 국가재정법/예산회계법, 건설산업법에서도 입찰의 공

정을 해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기 위해 경매 입찰 방해죄

(제315조)의 특별규정이 있다. 또한, 발주처의 임직원이나 

제삼자의 개입으로 입찰담합이 발생하면 교사 등에 관한 형

사법, 공정거래법이 개입하게 된다. 이로 인해 입찰담합에 

대한 중복제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찰담합은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경우 재정적 손실과 불필요한 지출

을 유발하므로, 엄격한 제재 구도가 필요하다.

건설공사 입찰담합은 다층적이고 단계적인 제재가 가능한 

중복제재로 인해 해결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입찰담합의 구조와 특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제

재와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Lee & Kim, 2007). 

입찰담합을 막기 위해서는 엄정한 제재와 사전억제력이 

필요하지만, 건설공사의 입찰담합은 중복제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

다는 것이다(Lee & Kim, 2007; Shin, 2022; Yook & Jung, 

2019).

3.2 법제 전반에 걸친 제재의 구도와 유형

3.2.1 행정법적 제재 수단

입찰담합에 가담한 사업자에게는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과징금 처분, 입찰참가자격제한, PQ신인도평가 감점 등의 

행정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효과가 큰 것

은 과징금이다(Shin, 2022; Yook & Jung, 2019). 과징금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부과되며,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위반행

위를 한 사업자는 매출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공정위가 재량에 따라 부과한다.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

한 행위의 경우 계약금액을 매출액으로 보고 과징금이 부과

되며, 응찰에서 탈락한 가담자에게도 이 계약금액을 기준으

로 과징금이 부과된다(Shin, 2022).

입찰담합의 경우 적발 시 매출이 발생하기 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공정거래법령에서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

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을 입찰

참가자뿐 아니라 입찰과 관련이 없는 다른 업체에도 적용하

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건설기업들은 과징금 

이외에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작용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Yook & Jung, 2019).

현행 국가계약법 제27조, 지방자치계약법 제31조, 공공기

관운영법 제39조,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를 근거로 하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발

주하는 공공입찰에서의 담합, 뇌물제공, 허위서류 제출 등의 

법 위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자는 2년 이내의 일정 기

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이 적용된

다. 이는 수주 기회 자체를 박탈시키는 것으로, 영업정지의 

성격도 있다. 또한, 이러한 제한은 업계에 상당한 압력을 줄 

수 있으며, 외국 건설기업이 국내 건설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악용하여 국내 건설기업의 낙찰을 방해하는 행

위도 자주 발생한다. 또한, 건설업 등록을 취소시켜 영업을 

금지하는 '삼진아웃제'는 공정거래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을 저지르면 적용

된다. 등록말소가 되면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 해외건설업도 영위할 수 없게 되며, 입찰참가자격제

한을 받은 업체는 해외 건설공사의 수주 경쟁에서 외국 건

설기업보다 불리한 입장이 된다(Shin, 2022).

3.2.2 형사법적 제재 수단

현행법상 입찰담합에 대한 형사처벌 수단으로는 자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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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과 금전형(벌금)이 적용되며, 건설 분야에서의 입찰담

합에 대해서는 건산법상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공정거래법 

제124조상으로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결정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형법 제315조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에

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산법 제95조는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hin, 

2022). 

3.2.3 민사법적 제재 수단

민사 및 손해배상법상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구제 수단으

로는 공정거래법 제109조,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설계보상비환수

처분이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 소

송이며, 최근 건설공사의 입찰담합 사건에서 발주자이자 피

해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주로 손해배상소

송의 원고가 되고 있다. 국가가 피해자인 경우, 가해자에게 

부과하여 납부받은 과징금이 손익상계 대상이 되는지가 소

송상 쟁점으로 주목받고 있다(Shin, 2022).

3.3 공정거래법상 제재의 구도와 유형

3.3.1 공정거래법 측면에서의 중복제재 가능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의 상호 간의 경계

선이 불분명한 점과는 별개로 이들 제재 수단별로 주된 취

지는 구별해 볼 수 있다. 즉 행정적 제재는 법 위반행위의 중

지 및 보호법익(경쟁질서)의 회복(Shin, 2022), 형사적 제재

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억제력 제고(Son, 2018), 민사적 

제재는 피해자의 구제 및 부당이득의 환수를 추구하는 것으

로 정리할 수 있다(Shin, 2022). 

헌법재판소도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

금의 성격을 설명하면서, 행정 목적 실현을 위하여 행정 법

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의 권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재

를 통한 억지'는 행정규제의 본원적 기능이라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Yook & Jung, 2019). 

일본에서는 카르텔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불법적인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행정적 수단으로서 기능하며, 이는 형벌적

인 징계와는 분명히 구분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카르

텔이 진행되는 동안 가담 사업자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을 환

수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Shin, 2022; Yook 

& Jung, 2019). 또한, EU법상 ‘administrative fine’은 부당이

득의 환수 기능뿐만 아니라 가담 사업자에 대한 응보 및 장

래의 억지라는 목적이 추가된 것으로, 카르텔에 대한 형벌을 

따로 두지 않는 EU의 법제 환경에서 과징금이 일부 억지의 

목적을 갖는 행정적 차원의 금전상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는 것이다(Shin, 2022). 

한국은 EU와 달리 다양한 제재 수단을 유지한 상태에서 

과징금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과징금과 인접한 다른 제재 수

단 간 중첩 가능성과 그에 따른 논의의 여지가 좀 더 크다는 

것을 정리할 수 있다.

3.3.2 과징금 제도에 대한 재평가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은 부당이득 환수, 가해자의 제재, 법 

위반행위 억제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구제에 대한 기능은 수행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공정거래법 

위반은 행정적 제재로 처리되며, 형사처벌 및 민사손해배상 

소송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Shin, 2022). 공정위의 과징

금은 공정거래법상 다양한 제재 수단 중 부당이득의 환수, 

가해자의 제재, 법 위반행위의 억제 및 재발 방지 역할을 수

행하며, 이에 따라 일부 제재 수단의 역할을 대신하는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Yook & Jung, 2019). 현행

법상 과징금제도의 운영에서는 과징금이 부당이득의 환수

를 핵심적 요소로 하는 동시에 제재나 징계적 성격을 가지

며, 법 위반행위의 억제 및 재발 방지를 도모하고 있다는 것

이다. 이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결과이다(Shin, 2022). 

건설 입찰담합 사건은 다양한 제재시스템이 존재하며, 실

효적으로 발동된다는 것과 일반적인 카르텔 사건과는 달리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만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 있다. 따

라서 과징금의 복합적인 기능 수행에 대한 전제가 성립되

지 않거나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Shin, 

2022). 사법부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벌금을 위시한 형

사처벌, 그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각각 독립적인 목

적과 기능을 가진 독립적인 조치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들 제재 수단에 대한 해석은 법리상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Shin, 2022; Yook & Jung, 2019). 

사법부의 판단은 현행 구도가 위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지만, 최적의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있

다. 현재 구도에서는 개별 법률 및 각 기관이 자신에게 부여

된 권한의 최대한도로 제재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제재의 총

량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하지만 건설시장에서는 입찰담

합이 엄중하게 제재받고 있다는 것이다(Shin, 2022). 하지만 

건설사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하여 적자 공사를 수행하

고 입찰담합으로 인해 거액의 과징금과 손해배상소송이 발

생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입찰담합

을 엄하게 다스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을 집행하되, 최

적의 집행모델을 수립하여 제재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과잉 

논란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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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건설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의 접근방식

제재는 본래 징계, 억제, 보상의 목적과 그에 따른 기능이 

수반하게 되는데, 이 중 징계기능은 대개 형사벌을 통해, 억

제기능은 행정제재를 통해, 그리고 보상기능은 민사손해배

상을 통해 달성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Shin, 2022; Son, 

2018). 하지만 현실에서는 제재 수단별로 고유의 그것 이외

에 복합적인 기능을 더불어 수행한다. 

손해배상은 억제와 보상(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경우 징

계 및 응보 기능도 수행), 과징금 등 행정제재와 형벌은 억제 

및 징계의 기능을 수행한다(Yook & Jung, 2019). 이 점에서 

기능상 중복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행정, 형사, 민사적 제재

는 상호 본질과 취지, 내용상 고유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며, 이들의 존재 자체를 중복제재로 평가할 필요는 없다. 그

리고 사법부 역시 행정제재, 형사처벌, 민사 구제는 각각 별

개의 취지를 가진 제도이고 동일 가해자에 대한 중복제재로 

볼 것은 아니라는 태도를 원칙으로 천명해 오고 있다(Shin, 

2022).

과징금과 벌금은 국고에 귀속되는(Yook & Jung, 2019) 

반면, 손해배상은 피해자에 귀속되므로 원칙상 어느 하나를 

부과했다고 해서 다른 하나를 감하거나 면제하기 어려운 구

도가 존재한다(Shin, 2022). 

다만, 이 같은 일반론을 고려하더라도 현행 건설 입찰담합

에 적용되는 제재에는 몇 가지 주목되는 차별성이 있다. 동

일성격의 제재 수단들로 행정제재 수단 간에, 형사적 제재 

수단 간에 중첩적이고 단계적으로 적용이 행해진다는 점, 금

전적 제재나 배상이 대부분 공공부문에 귀속된다는 점이 또 

다른 점이다(Shin, 2022).

제재나 징계적 측면에서 양 제도의 기능 중첩이 이 부분

에서 발생한다. 또한, 형벌 규정들이 단계적이고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상황도 목격된다. 이를테면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에 따른 고발권 행사하지 않은 사안을 검찰은 형법 및 건산

법을 보충적이나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형사기소(Son, 2018)

가 되는 상황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해외공사 입찰 시 발

주제한 등 추가적인 제한도 뒤따르고 있다. 과잉금지, 이중

처벌금지, 포괄위임금지, 책임의 원칙에 배치될 가능성은 별

론으로 하더라도, 제재의 목적, 제재의 취지, 수범자의 수용 

능력을 고려한 최적의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Shin, 2022).

4. 중복제재 문제의 개선을 위한 모색

4.1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한 제도의 개선

현재 제기되고 있는 건설 입찰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발견된다. 최근 공동행위 관련 소송

의 대부분을 입찰담합이 차지하고 있어서 공동행위 관련 소

송의 당사자 및 사안의 특수성이 대부분 사건에서 유사하

게 전개되는 특징을 보인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이 원고인 경우가 많고,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그 밖에 입찰

참가제한 등 행정적 조치들이 함께 부과되며, 공정위의 처

분 이후에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Shin, 2022; Yook & Jung, 2019). 

4.1.1  국가가 원고인 손해배상소송에서 과징금이나 벌

금을 연계하는 방안

손해배상소송이 과징금 부과 이후에 대부분 이루어지므

로, 손해배상소송의 3가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에 대한 입법은 사법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제기

될 수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Shin, 2022; Yook & 

Jung, 2019). 공정위 사건처리와 법원의 민사소송 일정이 맞

지 않아 시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정위 과징금이 아

직 부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과징금을 

고려하기 어렵고, 과징금이 이미 부과된 상태에서도 불복

이 제기되면 민사소송에서 이를 고려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Shin, 2022). 한편, 과징금이 사법상 확정되어도 민사소송에

서 이를 고려하는 것이 법리상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원

고가 국가나 사인인지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이 다르므로 법원을 이해시키기 어려운 점이 있다. 지방자치

단체나 공기업이 원고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과징금 납부 

주체와 원고의 동일성 전제가 성립되지 않아 양제도 연계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4.1.2 손해배상소송을 고려한 과징금 감액 방안

현행 공정거래법 제102조는 부당이득의 규모를 판단할 

때 손해배상 등의 금액을 공제한 부분만을 고려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군납유류 담합사건에서 이미 이 방안이 공

정위에 의해 활용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Shin, 2022). 이

미 적용된 사례는 특수한 사안에 따라서 결정된 것이므로 

이를 일반화하여 법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손

해배상의 적용 여부와 배상액의 판단이 어려우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4.1.3 손해배상판결 확정 후 과징금 환급 방안

과징금을 부과한 후에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어 배상액

이 확정되면, 이미 낸 과징금을 환급해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과징금과 손해배상은 목적과 기능 면에서 중첩될 

수 있으며, 중복제재를 방지하기 위해 과징금을 통해 환수

한 부당이득 부분과 손해배상을 통해 환수된 부당이득 부분

을 함께 고려하여 환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Shin, 2017). 이 

방안은 법원의 재판권 침해 우려가 없으며, 독일의 유사 입

법례(경쟁제한금지법 제34조 제2항)를 참고할 수 있어 설득

력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방안은 과징금과 손해배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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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제재를 차단하기 위해, 이미 낸 과징금을 환급해주는 것

을 고려하는 것이다(Shin, 2022; Yook & Jung, 2019).

환급 방식과 범위는 의무화, 공정위 재량, 손해배상액 한

도, 공정위의 판단 등으로 나뉘며, 이 중에서 적절한 방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4.2 과징금 부과 기준의 조정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 자체를 낮추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공동행위의 경쟁 제한성이나 비난 

가능성, 주요국의 과징금 부과한도를 고려할 때 현행법상 관

련 매출액의 20%를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중소 건설기업이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부과 제재

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현실이다(Shin, 2022). 단 법 위

반에 대한 제재와 억제효과 그리고 행위에 대한 제재 및 처

벌 수준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한도 인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4.3 제도 개선론에 관한 가설의 설정

위에서 논의된 공정거래법상 중복제재 가능성은 법원

이 과징금과 형벌 납부금을 고려하는 손해배상 소송(Shin, 

2022; Yook & Jung, 2019), 과징금 감액을 고려하는 손해배

상 제기(Shin, 2022),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 과징금 

환급(Shin, 2017, Shin, 2022; Yook & Jung, 2019), 그리고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 인하(Shin, 2022) 등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중복제재 가능성이 제도개

선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공정거래법상 중복제재 가능성은 제도개선 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 국가가 원고인 손해배상소송에서 과징금과 형벌 

납부금액을 고려하는 것은 제도개선 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2: 과징금 부과 시 손해배상 제기를 고려하는 것은 

제도개선 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 과징금 환급을 고려

하는 것은 제도개선 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 자체를 낮추는 

것은 제도개선 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가설에 대한 실증분석

5.1 자료수집 및 표본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건설기업의 입찰담당자 100명을 대

상으로 온라인설문을 하였다. 설문지는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분석에는 100부를 사용하였다. <Table 1>에

서 수집된 설문응답자 표본은 남성 88명(88.0%), 종합건설 

82명(82.0%), 본사근무 89명(89.0%), 입찰업무 경력 5년 미

만 47명(47.0%)의 분포를 보였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ategory Num %

Gender
Male 88 88.0

Female 12 12.0

Sector
General 82 82.0

Specialized 18 18.0

Working Place
Headquarters 89 89.0

Field 11 11.0

Bidding Career

Less than 5 years 47 47.0

6~10 years 10 10.0

11~15 years 13 13.0

16~20 years 25 25.0

More than 21 years 5 5.0

5.2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인과관계를 더욱 확신하기 위해 통제변수

로 성별, 업역, 근무지, 입찰업무 경력 등을 고려하였고, 과징

금과 형벌 납부금액, 손해배상 제기, 과징금 환급, 과징금 부

과한도 인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제도개선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Table 2>에 따르면 Chronbach's alpha 

(α) 계수가 0.915로 나타났으며, 이는 신뢰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요인적재값이 0.7 이상으로 나타

나 개념신뢰도가 0.914로 평균분산추출이 0.5 이상으로 나

타났다. 이는 집중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Wong, 2013).

<Table 3>에서 확인한 결과, 구성개념의 상관계수보다 

AVE 제곱근 값이 높아 판별 타당성이 확보되었다(Wong, 

2013).

Table 2.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Measured Variable
Factor 

Loading

Chronba 

ch’s Alpha
CR AVE

Duplicate 

Sanctions

Penalty surcharge and 

penalty amount
.816

.915 .914 .727
Claim for damages .863

Refund of penalty surcharge .849

Penalty surcharge .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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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Variables 1 2 3 4 5 6

Bidding Career 1.000

Duplicate 

Sanctions
.459 .853

Gender .291 .087 1.000

Effect of System 

Improvement
.362 .809 .051 1.000

Working Place .312 .138 .165 .147 1.000

Sector .116 .074 .468 .027 .168 1.000

※ The bold figures in the Table are the square root of AVE. 

*p<0.05, **p<0.01, ***p<0.001 (One-Tailed Test)

Note) 1. Bidding Career, 2. Duplicate Sanctions 3. Gender 4. Effect 

of System Improvement 5. Working Place 6. Sector

5.2 가설 검증 및 결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SmartPLS 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

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가설 검증은 공

정거래법상 중복제재 가능성이 제도개선 효과에 미치는 인

과관계와 그 개별 항목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두 단계

의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4> 결과, 가설은 경로계수가 0.766, t값이 18.195로 

공정거래법상 중복제재 가능성이 제도개선 효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4. Results of Testing Hypotheses

No Hypotheses Coefficient t-value Result Rank

H

Possibility of duplicate 

sanctions under the Fair 

Trade Act → Effect of System 

Improvement

.766*** 18.195 Accept -

Effect of System Improvement R2 = 0.662

H1

Penalty surcharge and 

penalty amount → Effect of 

System Improvement

.394*** 7.995 Accept 1

H2
Claim for damages → Effect 

of System Improvement
.153* 2.331 Accept 4

H3

Refund of penalty surcharge 

→ Effect of System 

Improvement

.329*** 7.069 Accept 2

H4
Penalty surcharge → Effect 

of System Improvement
.213*** 3.374 Accept 3

Effect of System Improvement R2 = 0.643

*p<0.05, **p<0.01, ***p<0.001 (One-Tailed Test)

*R2 of 0.75 is substantial, 0.50 is moderate, and 0.25 is weak.

가설 1은 경로계수가 0.394, t값이 7.995로 과징금과 형벌 

납부금액이 제도개선 효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가설 2는 경로계수가 0.153, t값이 2.331로 과징

금과 형벌 납부금액이 제도개선 효과에 정(+)의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가설 3은 경로계수가 0.329, t값이 7.069로 과징금 환급이 

제도개선 효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가설 4는 경로계수가 0.329, t값이 7.069로 과징금 부과한도 

인하가 제도개선 효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위의 결과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중복제재 가능성의 개

별 항목들이 제도개선 효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과징금과 형

벌 납부금액이 가장 크고, 그다음이 과징금 환급, 그리고 과

징금 부과한도 인하이며 손해배상 제기는 가장 적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결론

본 연구는 건설기업의 입찰담합에 대한 높은 제재 효율성

과 함께 폐업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제재 가능성을 검

토하고, 이를 위해 과징금과 손해배상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을 실증분석을 통해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 공정거래법상 중복제재 가능성은 확인되었으

며, 제도개선 효과에 미치는 영향력 순위는 국가가 원고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피고의 과징금과 형벌 납부금액

을 고려하는 방안이 가장 높은 영향력을 가지고, 이후로 손

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 과징금 환급을 고려하는 방안,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 자체를 낮추는 것을 고려

하는 방안, 그리고 과징금 부과 시 손해배상 제기를 고려하

는 방안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법상 중복제재 가

능성을 실증분석하고, 입찰담합 문제에 대한 공정한 대응책

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제시된 연구의 결과는 표본집단의 한

계가 있으므로, 건설업종 전반을 대상으로 한 더 큰 규모의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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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입찰담합은 공공건설공사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로, 관련 당국에서는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민사적 측면과 형
사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입찰담합을 차단하기 위한 최적의 집행모델의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
금을 부과하고 발주처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제재가 중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
적은 건설공사 입찰담합에 대한 중복제재 가능성에 대한 과징금 및 보상체계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중복제재
가 제도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다만 국가가 원고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과징금 및 형량 등을 고려해야 하며, 공동행
위에 대한 과징금을 감면하고, 확정판결 후 과징금을 환급하며, 과징금 부과 시 손해배상 제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제재 및 보상의 개선 효과를 분석하여 공공건설공사의 입찰담합을 억제하기 위한 효율적인 집행모델 개발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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